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2023. 12.

환경생태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환경생태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 진주(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 책임연구원)

이종명(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 연구소장)

연  구  원 : 최재홍(법무법인 자연 / 변호사)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 선임연구원)

김은희(시민환경연구소 / 부소장)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i

Ⅰ. 서론 ············································································································1

1. 개정법률안 발의 및 진행 과정 ··········································································3

2. 낚시쓰레기 연구조사 및 실태 ············································································5

3. 2023년 낚시쓰레기 현장 조사 ··········································································7

Ⅱ. 헌법과 국제규범 등을 통해 살펴본 낚시 제도 ······································11

1. 국제법 및 헌법 ·······························································································13

2.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5

3. 유엔식량농업기구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기술 지침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제13호 ··16

4.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European Inland Fisheries Advisory 

Commission)의 낚시를 위한 행동규범(the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Fisheries) ···············································································17

Ⅲ. 해외 법률 및 정책 분석 ··········································································25

1. 분석 배경 ········································································································27

2. 국가별 법률 및 정책 ·······················································································31

3.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49

Ⅳ.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분석 ···································································55

1. 개요 및 분석 방법 ··························································································57

2. 수산자원관리법 분석 ·······················································································61

3. 낚시관리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무인도서보전관리법 통합 분석 ··········62

4. 법률개정안 분석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 방안 ··················································67

목차



ii

Ⅴ. 법률개정의 방향에 관한 제언 ·································································69

1. 헌법 및 국제규범과 양립하는 법률개정 ··························································71

2. 해외 법률 및 정책에서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방향 ················72

3. 환경과 생태를 지키면서 낚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개정 방향 ·············74

∙ 참고문헌 ······································································································77



Ⅰ
서론

1. 개정법률안 발의 및 진행 과정

2. 낚시쓰레기 연구조사 및 실태

3. 2023년 낚시쓰레기 현장 조사





Ⅰ. 서론 

3

1. 개정법률안 발의 및 진행 과정

○ 2022년 천만 낚시인, 낚시규제 완화를 통한 낚시인의 권리 요구

∙ 국내에 낚시인들의 단체 또는 기관은 전국낚시인협회, 한국낚시협회, 한국낚시단체

총연합회, 한국낚시어선협회, 낚시하는 시민연합 등 여러 단체가 낚시인, 낚시업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2년 한국낚시협회(현 협회장 김오영, 낚시업 종사)를 중심으로 낚시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4월에는 한국법제연구원에 낚시규제법 관련 연구

용역을 위탁하였고1), 6월에는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을 국회에서 개최하였다.2)

∙ 한국낚시협회는 해수부와 낚시활성화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낚시금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에서 낚시금지 또는 통제 구역을 지정하려는 시도

에 대응해왔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는 2021년 납규제 조항에 관해 농식품부와 

소통, 낚시업계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해수부로부터 친환경낚시도구 개발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임받아 활동해왔다. 낚시하는 시민연합(김욱 대표)은 한편으로 

낚시인들의 권리를 넓히기 위해 낚시금지 또는 통제구역 확대를 저지하는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다른 한편 낚시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 수거 활동을 하는 활동

을 해왔다.

○ 낚시관리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무인도서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5개 

법률개정안 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로 2022년 11월 낚시행위와 직접 관련된 3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낚시인들의 이해, 즉 지방정부 재량 하에 진행되는 낚시금지 또는 

통제 구역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고(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실태조사 등), 

금지･통제 이후 조건이 개선되면 이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1)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이 연구는 법률개정안의 기초가 되었고, 이순태 본부장이 2023년 낚시

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에서 법률개정안을 설명하였다.
2) 국민의 힘 김승수, 김예지 의원실에서 주관한 포럼으로 다음 링크에서 토론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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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낚시인들 또는 낚시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도 포함하였다.

∙ 2023년 3개 법률개정안은 낚시관리육성법의 관리부처가 해수부이고 물환경보전법

과 하천법은 환경부임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2023년 6월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이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도록 김승수 의원은 한국낚시협회 등 낚시인들과 함께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을 개최하였다3). 포럼의 주요 쟁점은 수질오염에 

낚시쓰레기의 영향이 미미하며, 낚시구역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낚시인들의 수면

이용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낚시행위 및 그로 인한 환경생태와 수산자원

에의 영향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

지 않고 오로지 낚시인들만의 토론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 낚시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 3개 법률개정안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과 무인도서

관리법이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2022년에 성일종의원과 위성곤의원이 각각 발

의하였고, 2023년3월에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앞의 3개 낚시 

관련 개정법률안들의 기본 목적이 낚시행위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는 반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비어업인(주로 낚시인들)들에 의한 어획 행위가 어업인

들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이미 포함되

어 있던 비어업인들의 어획 행위 규제 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통과하여 2023년 12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무인도서관리법은 2022년 

발의된 개정안으로 준보전무인도서지역에서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

었는데, 발의한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부재

로 비판을 받고 해당 내용은 철회하였다. 

3) 포럼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오션의 관점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744&page=1&cod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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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인, 환경연구자 및 활동가와 함께 ‘개념낚시’문화 정착과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 오션은 낚시문화의 발전과 낚시쓰레기가 환경오염, 수산자원 및 야생동물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낚시인들과 

함께 낚시쓰레기 줍기(‘낚줍’ 활동)을 시작했으며4), 낚시인, 환경활동가 및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5).

2. 낚시쓰레기 연구조사 및 실태

○ 국내 낚시쓰레기 연구조사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책연구소를 통해 2022년부터 낚시 관련 정책 연구를 

집중해서 진행하였다. 해양수산정책연구소의 연구는 낚시어선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연구기간 2021.12.07.~2022.06.04.), 낚시 관리 및 육성 제도 

개선(연구기간 2021.12.07.~2022.06.04.), 낚시터업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기간 2021.12.07.~2022.06.04.) 등이다. 법제도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낚시 관련 제도나 정책을 연구한 내용은 없고,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연구원에서 

2022년 낚시규제법 관련 연구 진행(김승수 의원실, 한국낚시협회)한 바 있다.

∙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 및 생태오염은 심각한 상태이며, 그 심각성의 인지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환경 및 생태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수

중쓰레기 및 주변환경쓰레기의 주 발생원이 낚시행위임을 밝히고 있어, 낚시행위

로 인한 환경 및 생태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해양수산정책연구소(2021)에 따르면, 낚시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정책 중 수산자원

영향 및 규제 필요성에 있어 낚시쓰레기로 인한 환경악화(56.7%가 심각하다고 

4) 자세한 활동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777&page=1&code=activity
5) 11월 27일 대전 KTX 산천 회의실에서 낚시하는 시민연합, 한국낚시협회,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한려해상국립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민환경연구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등과 함께 정책워

크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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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와 납추 및 밑밥류 투여로 환경악화(48.2%가 심각하다고 응답) 문제가 심각

하다고 한 응답율이 남획이나 수자원 영향의 심각성보다 훨씬 높았다.

○ 오션의 낚시쓰레기 실태조사

∙ 거문도와 백도를 중심으로 실시한 오션(2021)의 실태조사 결과, 해양쓰레기 항목 

중 낚시 관련 쓰레기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고, 폐납의 단위 면적당 개수도 2018

년 조사한 한려해상국립공원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폐납, 드릴 구멍 및 

불탄 자국에 의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션이 경남, 강원, 

부산 등지에서 진행한 수중정화 캠페인 활동(2021)의 결과를 보아도 낚시쓰레기

가 쓰레기 주 발생원으로 파악되었다. 경남은 49%, 강원과 부산은 64%로 조사되

었다.

∙ 오션의 실태조사는 현재 거문도에 진행되는 정책 수립 과정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역민의 요구와 근거에 따라 2021년부터 거문도 ‘갯바위 생태

휴식제’ 시범사업을 일 년 동안 실시했다. 이어 2022년 11월부터 거문도 해안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 생태휴식제는 낚시행위로 인해 

거문도의 생태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과 타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

는 낚시어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해수부가 제출한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의 허용은 현행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 오션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4개 광역지자체의 55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는 낚시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비중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낚시

쓰레기 중 낚싯줄(35.2%), 낚시바늘(11.8%)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낚시인들

(374명) 대상의 인식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낚시인들도 낚시쓰레기의 심각

성을 우려하면서 낚시면허 또는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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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낚시쓰레기 현장 조사

○ 시화호 낚시쓰레기 현장 조사

∙ 10월 23일과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오션과 낚시하는 시민연합, 시흥환경

운동연합,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쉽 등 낚시인과 환경활동가들이 공동으로 낚시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했다. 사전방문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생각보다 낚시쓰레기 

및 생활쓰레기가 많았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나 배출장소가 매우 

드문드문 있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수자원공사가 청소업체를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진행해 왔으며 ‘낚줍’ 행사 전에도 이미 쓰레기 수거를 했다며 별로 쓰레기

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장에 쓰레기는 매우 많았다. 

∙ 1차 낚시 쓰레기 수거는 총 300미터 구간에서 진행하였다. 수거와 더불어 조사도 

진행하였는데 100미터 구간 당 하나의 정점을 지정하여 10제곱미터(가로 10미터

x세로 1미터) 면적의 쓰레기를 낚시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크게 구분한 뒤 항목

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 이번 시화호 방조제의 낚시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조사 결과 각각 46.6개/㎡, 

13.2개/㎡가 나왔다. 2018~2020년 동안 오션이 시행한 조사(4개 광역지방정부, 

낚시터 55곳) 평균치와 비교할 때 각각 15.5배, 10.2배 높은 수치이다. 2018년 

당시 낚시쓰레기 평균 3.0개/㎡, 생활쓰레기 평균 1.3 개/㎡가 나왔었다. 육안으

로 볼 때에도 시화호 낚시쓰레기는 상당히 많아보였는데, 조사 결과도 동일하게 

나왔다. 시화호의 낚시쓰레기는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낚시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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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시화호 1차 낚시쓰레기 조사. 사진제공: 낚시하는 시민연합

[사진 2] 시화호 2차 낚시쓰레기. 사진제공: 오션

∙ 2차 낚시 쓰레기 수거는 1차에서 진행한 구간에서 임의로 한 개 정점을 지정하여 

10제곱미터 면적 내의 낚시쓰레기를 살펴보았다. 1차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고 2차

에서 수거한 낚시쓰레기들도 비교적 누적된 쓰레기들이라고 판단되었다. 1차 

쓰레기 조사에서 방조제 바위 사이에 낀 낚시줄을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차 조사에서는 소형 토치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수거불가능했던 

낚시줄들을 대량 수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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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수산항 낚시쓰레기 현장 조사

∙ 12월 6일, 낚시하는 시민연합,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의 낚시원정대, 그리고 

오션이 지역 어촌계와 함께 양양 수산항에서 낚시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곳은 시화호보다 방조제의 깊이가 두 배 이상 깊어 

쓰레기를 꺼내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사진 3] 양양수산항에서 낚시쓰레기 현장 조사. 사진: 오션

∙ 시화호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많은 낚시쓰레기가 나왔으며, 방조제에서 낚시쓰레기 

수거를 위해 사용한 휴대용 가스라이터의 효용성도 다소 떨어졌다. 수산항에서는 

어업용 밧줄과 같은 쉽게 제거되지 않은 폐어구들도 상당히 많기 떄문이다. 양양 

어촌계에서는 2024년부터 어민들, 낚시인,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수산항의 낚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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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 및 헌법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국제해양질서의 기초가 된 1982년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햡 협약6)에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61조부

터 제73조)과 공해(제116조에서 제120조)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만을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가 주로 행해지는 연안국의 영토주권에 포함되는 내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해는 제외된다, 제57조), 군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

원 보존에 관해서는 위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안국

의 영해와 군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의무는 해석상으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생물다양성 협약

∙ 해양생물 보존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대한민국인 1994년 비준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들 수 있다. 위 협약 제6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 협약은 낚시에 관한 국내 규범

의 국제법적인 근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 및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특히 이 협약에 명시된 해당 체약 당사자와 관련된 조치를 반영하는 기존의 전략･계획 또는 프

로그램을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 개별분야별 또는 분야 간 별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에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통합한다.

6) https://www.fao.org/3/v9878e/v9878e.pdf (영어), 

https://www.fao.org/3/v9878ko/V9878KO.pdf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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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 헌법 제120조7)는 수산자원이 명목적으로는 국가의 소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

제로는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는 공유재, 즉 커먼즈이므로 국가는 공동체를 위해 

커먼즈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

법 제120조는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낚시 관리의 헌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헌법 제120조는 낚시 라이센스 제도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다. 수산

자원은 공유재이므로 공동체 구성원 일부가 그 자원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8).  

∙ 위 제120조 만큼이나 중요한 헌법 조항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이다. 낚시

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낚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낚시에 

관한 권리는 제한이 가능하다.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공공복리를 위한 낚시 권리 

제한의 대표적인 사유로 환경보전의무 혹은 타인의 환경권(헌법 제35조)을 들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헌법 제34조도 낚시 제도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다른 사람에게 팔

기 위한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경우까지 낚시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경우에는 낚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낚시 제도는 헌법 제34조의 생존권도 낚시 제도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낚

시로 인해 어업인의 생존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7)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8) 이치선･한재각의 미발표 논문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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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어업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 COFI)는 

1991년 책임 있고 지속적인 어업을 위한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 제28차 총회는 '책임 있는 어업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채택하면서, 그 행동 규범을 

바탕으로 기술 지침(technical guidelines)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책임 있는 어업 행동규범은 상업적인 어업뿐 아니라 낚시(recreational fishing)

에도 적용이 되는데,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일반원칙 

6.1. 국가 및 수중생물자원 이용자는 수중생태계를 보존하여야 한다. 조업의 권리는 수중생물자

원의 효과적 보존과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있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다.

6.2. 수산업 관리는 수산자원의 품질, 다양성, 이용도가 유지되도록 촉진하여야 하며, 식량안보, 

빈곤퇴치 및 지속적 개발의 관점에서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충분한 양의 어류자원의 다양

성과 이용가능성을 제고해야한다. 관리조치는 목표 어종의 보존뿐만 아니라 동일 생태계 내의 

어종 및 목표어종에 연관되거나 의존되어 있는 어종들의 보존도 보장하여야 한다.

6.13 국가는 국내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급한 문제

에는 적기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수산물의 관

리, 개발, 국제적 공여와 원조에 관한 법과 정책의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에 산업계, 어업노동자, 

환경 기타 이익조직의 효과적 참여와 협의를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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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식량농업기구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기술 지침(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제13호9)

∙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이 나온 직후인 1996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여러 주제에 관해서 기술 지침을 만들었는데, 낚시와 관련된 기술 지침은 제13호

라고 할 수 있다. 위 기술지침 제13호는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European 

Inland Fisheries Advisory Commission)의 낚시를 위한 행동규범(the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Fisheries)의 내용과 관련 이슈를 반영해서 만들

어졌는데, 낚시 관리와 관련해서 제5장(관리)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낚시 관리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 낚시 관리와 

관련해서는 생태적이고 사회심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 모두를 간과해

서는 안 되며 수산자원에 대한 인간 욕망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과거 낚

시 관리는 특정 어류를 중심으로 한 접근 (single species approach)이었지만 

오늘날 낚시 관리는 특정 어류 외의 다른 종(species)이나 전체 생태계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어류와 낚시인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생태시스템적인 접근

(ecosystem approach)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 다른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TGRF) 중에서 낚시와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다. FAO. 1997. Fisheries management.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4. Rome. 82 pp. FAO. 2003. Fisheries management. 2. The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4, Suppl. 2. Rome. 112 pp. FAO. 2009. Fisheries management. 2. The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2.2 The human dimensions of the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FAO Fisheries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4, Suppl. 2, Add. 2. 

Rome. 88 pp.  -FAO. 1996. Precautionary approach to capture fisheries and species 

introductions.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2. Rome. 54 pp. 

 -FAO. 1997. Aquaculture development.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5. Rome. 40 pp.  -FAO. 1997. Inland fisheries.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6. Rome. 36 pp.  -FAO. 2008. Aquaculture development. 

3. Genetic resource management.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5, Suppl. 3. Rome. 125 pp. FAO. 1997. Inland fisheries.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 6. Rome. 36 pp. FAO. 2008. Inland fisheries. 1. 

Rehabilitation of inland waters for fisheries. The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No's, Suppl. 1. Rome. 12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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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European Inland Fisheries Advisory 

Commission)의 낚시를 위한 행동규범(the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Fisheries)

∙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는 1957년 설립된 유럽 국가들의 내수면 어업과 관

련 정보 교환과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식량기구(FAO)산하의 정부 간 기구인

데, 위 자문위원회는 2007년 전문가들에게 행동규범 초안 작성을 요청을 하였고, 

그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자문위원회 25차 회기에서 

위 행동규범을 채택하였다. 

∙ 행동규범은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책임 있는 

낚시를 위한 모범 행동과 관리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성격과 범위), 

제2조(목적), 제3조(이행과 개정), 제4조(일반원칙), 제5조(환경 스튜어드쉽과 윤

리), 제6조(정책과 제도적인 틀), 제7조(준수와 이행), 제8조(낚시 활동), 제9장(어

류의 복지), 제10조(이해관계자 관여), 제11조(관리), 제12조(연구), 제13조(인식, 

교육, 훈련)로 구성되어 있다. 

∙ 위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위 자문위원회의 회원국

도 아니어서 우리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 행동규범

은 낚시와 관련된 기존의 구속력 있는 혹은 자발적인 규범10)을 종합한 측면이 있

고, 그 범위에 있어서도 현존하는 행동규범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 관리에 관해 규율하거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중요하게 참

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행동규범 1.4.에서도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낚시와 관련해 규율을 할 때 위 행동규범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한 사항

을 주제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 그 밖의 자발적인 낚시 관련 행동 규범으로는 영국 National Angling Alliance의 Code of 

Conduct for Coarse Anglers가 있고, 호주의 National Recreational Fishing Code of 

Practice가 있다. 또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노르딕 Angler 

Association이 만든 code for recreational anglin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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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O 행동규범과의 관련성

∙ 위 행동규범은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FAO 행동규범과 후속 기술 지침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

야 한다(위 행동규범 1.1. 및 1.3.). FAO 행동규범의 표현에 좆아 위 행동규범에

서도 “책임 있는 낚시(responsible recreational fisheries)”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는데 (행동규범 2.1), 우리가 유사한 행동규범이나 관리 규율을 제정할 때에 

FAO 행동규범과 후속 기술 지침의 내용과 표현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2) 적용 범위와 이념

∙ 위 행동규범은 단순히 낚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낚시와 관련된 산업 종

사자나 관련 행정 당국자 등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를 수범자로 하는 것이고 “책

임 있는 낚시(responsible recreational fisheries)”와 관련한 모범 행동과 관리 

원칙을 다각적인 측면, 즉 생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

을 고려하면서 규정하고 있다(행동규범2.1). 위 행동규범은 보존과 관리 등 지속

가능성과 충돌하는 사회적인 요구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만 규정한 것은 아니고 

낚시인의 이해가 반영된 낚시 장려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행동규범 2.5, 4.1. 

4.2). 우리가 유사한 행동규범이나 관리 규율을 제정할 때에도 위와 같은 포괄적

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3) 이행 감시와 확보 수단

∙ 위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 회원국의 관련 

정부기관, 낚시인 협회 등이 그 이행을 감시하도록 하였고(행동규범 3.3), 정기적

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행동규범을 개정하도록 하였다(행동규범 3.4). 또

한 행동규범 준수를 위해 낚시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행동

규범을 널리 알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에 보고하고 제재하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였다(행동규범 7.1, 7.2, 7.3). 우리도 행동규범이나 관리 규율

을 연성규범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감시하고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

치들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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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윤리 원칙

∙ 위 행동규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 윤리 원칙을 받아들

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원칙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물고기를 포함한 수생동물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으며, 살생이 동반되는 

낚시는 물고기의 개체 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행동규범 5.1). 2) 

수생동물은 전체 생태계와 연결된 일부이고 그러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낚시

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행동규범 5.2). 3) 낚시에 관한 모범 행동과 관리는 과학

적 지식의 변화나 생태학적이고 사회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행동규범 

5.3). 우리도 행동 규범을 만들 경우 위와 같은 환경 윤리 원칙에 대한 이해관계

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5) 정책과 제도

∙ 위 행동규범은 정책결정자들이 지속가능성과 낚시에 대한 장려 두 가지 측면을 모

두 고려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행동규범 6.1), 정책 결정과정에서 낚시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며(행동규범 6.2.), 수생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

이에 이해 충돌 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행동규범 6.4). 우리도 낚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야 하고, 낚시인들 사이 혹은 낚시인과 상업적인 어업인들 사

이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6) 모범 행동

∙ 위 행동규범은 낚시와 관련된 모범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있는데, 관리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행동규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제8조에서 안전, 쓰레

기, 환경과 관련해서 규정한 뒤에 제9조에서 별도로 물고기 복지(fish welfare)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자발적인 행동 규범을 제정하게 될 경우 모범 행동

에 관한 내용과 관리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제8조는 중요하므로 아래에서 

전문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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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낚시인은 안전과 관련해서

8.1 지역 및 국가의 안전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물고기와 관련해서

8.2 낚시를 하면서 잡은 생선이나 기타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8.3 필요 이상의 어류 또는 수생생물을 포획하지 않습니다.

8.4 가족이나 친척 및 친구 네트워크 내에서 먹을 어류 또는 기타 수생생물만 보관하고, 그 외의 어류는 

국가 및 지역 법률, 필요, 현지 관습에 따라 본 행동규범 9조에 따라 산 채로 방생해야 합니다.

8.5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기술(예: 자망, 덫)을 제외하고는 낚시 장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8.6 항상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낚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8.7 소비를 위해 제거한 생선은 얼음 위에 올려놓거나, 내장을 즉시 제거하여 폐기하거나, 냉동고에 빠르

게 보관하거나, 빨리 소비하는 등 품질을 보존하고, 죽은 생선을 환경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낚시인은 쓰레기와 관련해서

8.8 환경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하며, 환경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물질을 물에 가져가지 않고 모든 

장비, 미끼, 음식은 재활용 상자에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9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낚시터에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하며, 낚시터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낚시인은 환경과 관련해서

8.10 오염 발생, 조난 또는 폐사한 물고기, 특이한 종, 외래종 및 기타 환경 영향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당국에 보고합니다.

8.11 당국의 허가 없이 어장 내 또는 어장 간에 활어 또는 기타 수생 생물을 사육, 도입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비토착 생물에 적용됩니다.

8.12 낚시 장소 접근, 낚시터, 교각 건설, 나무 잔해물 제거, 장작 짓밟기 또는 벌목으로 인한 강변 식생 

훼손을 피합니다.

8.13 야생동물과 물새에 대한 교란 또는 교란 가능성을 피하고, 특히 둥지를 틀고 있는 새 근처에서 낚시

하지 않으며 물새가 삼킬 수 있는 갈고리 미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8.14 낚싯줄에 납 추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적절한 경우 납 대신 대체재를 사용합

니다.

8.15 어류, 강변 식물, 물새 및 기타 물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트 운행, 속도, 

소음 및 보트 세척을 최소화합니다.

8.16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에만 보트를 정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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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고기 복지

∙ 위 행동규범의 모범 행동에 관한 규정은 낚시인들을 위한 조항이지만 물고기 복지

는 낚시인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이다. 우선 위 행동규

범은 잡고 풀어주는 경우를 포함해 낚시는 본질적으로 물고기를 살생하고, 물리적

으로 해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행동규범 

9.1). 또한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을 알아야 한

다고 한다(행동규범 9.2). 

∙ 위 행동규범은 물고기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자세한 모범 행동을 제시

하고 있다. 1) 적절한 낚시 도구를 사용할 것(행동규범 9.3), 2) 잡은 물고기는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가능하면 낚시바늘을 빼기 전에 빠르게 안락사를 시킬 것

(행동규범 9.5), 3) 물고기를 잡은 후 산 채로 가지고 가려면 적절한 용기 담아야

하고 너무 좁은 용기에 담거나 다른 어종과 함께 담아두지 말 것(행동규범 9.6), 

4) 가능하면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지 말고 대안적인 인공 미끼를 사용할 

것(행동규범 9.7), 5) 잡고 풀어주는 낚시는 물고기에 물리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잡은 곳 근방에서 

풀어줄 것(행동규범 9.8). 우리도 낚시에 관한 관리 규율과 행동 규범을 제정할 때 

동물 복지의 개념을 물고기 복지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8.17 어류 및 기타 수생 야생동물의 번식기에는 하천이나 호수에 들어가는 것을 피합니다.

8.18 수역에 투입되는 밑밥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고, 밑밥과 갈고리 미끼에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예: 방부제, 착색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8.19 미끼, 특히 살아있는 미끼는 지역 또는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수생 생물은 채집

한 수역에서만 사용하며, 수생 살아있는 미끼를 한 수역에서 다른 수역으로 옮기지 않는다.

8.20 미끼를 수집할 때는 서식지와 환경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채택합니

다(예: 미끼 수집 과정에서 파낸 해안의 구멍을 다시 메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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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낚시 관리

∙ 위 행동규범은 제11조에서 낚시 관리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기 전에 제10조에

서 낚시 관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낚시 관리

와 관련한 의사 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낚시 관리에 관한 규율과 정책과 법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동

규범 10.1). 

∙ 위 행동규범은 낚시 관리의 목적이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수생동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행동규범 11.1) 또한 낚시 관리는 과거에는 단순히 특정 어종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했지만 생태시스템 전체를 고려하는 더 통합적인 접근

이 필요하며(행동규범 11.2), 다면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행동규범 

11.3). 낚시 관리는 전통적인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식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충돌하는 여러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행동규범 11.5 및 

11.6). 낚시 관리를 통해서 축적된 정보는 시의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가 되어야 한다(행동규범 11.13). 

∙ 관리 조치에는 수생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막기 위해 낚시인의 과도한 행동

을 규제하고, 서식(habitat)을 개선하고,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이 방법이 포함된

다(행동규범 11.15). 그러나 서식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이고 

물고기 방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낚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관리 조치는 그에 대한 낚시인들의 행동 반응을 고려하면서 선택되어야 한다(행동

규범 11.23 및 11.24).

∙ 낚시 관리는 단순히 낚시인들에 대한 행동 규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서식 개선과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낚시인의 행

동을 규제를 하는 관리 조치를 규율화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성을 위해 낚시인들

의 관련 관리 조치에 대한 행동 반응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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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 인식제고, 교육

∙ 연구는 낚시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다. 낚시 관리가 

성공적이 되려면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잘 되어야 하는데, 모니터링이 효과적이

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행동규범 12.1 및 12.8). 연구는 여

러 기관이 참여하는 학제 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낚시와 낚시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동규범 12.2, 12.3, 12.7, 12.9). 

∙ 이해관계자들은 본 행동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하고, 보존 및 관리 

조치를 널리 알리고 그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규율,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한다(행동규범 13.1 및 13.2). 젊은 낚시인을 상대로 환경 윤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본 행동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인식제고를 위해서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행동규범 13.4, 13.5, 

13.6). 

∙ 우리의 경우에도 낚시 관리 규율이나 행동규범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낚시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낚시인들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인식제고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낚시 관리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낚시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라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관련 연구, 특히 낚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생동물 

등 생태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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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배경

○ 낚시의 추세

∙ 오늘날 레저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의 낚시 인구는 10명 중 

1명 꼴이며 전세계 낚시 인구는 최소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rlinghaus et al., 2019). 바다에서 레저 낚시로 조획되는 글로벌 어획량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9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글로벌 어획량의 1%에 해당한

다(Freire et al., 2020). 어획노력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Hyder et al., 2018), 

낚시 인구의 연간 총 낚시일수는 유럽에서 약 7,760만 일, 미국에서는 6,800만 

일로 추정된다. 

∙ 민물 레저 낚시에의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높게 나타나며 OECD 국가 

평균 참여율은 약 8.63%이다.11) 민물 레저 낚시로 조획되는 글로벌 어획량은 

연간 약 83만6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Embke et al., 2022). 

∙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류 어획량은 약 23만 톤으로 한국의 연근해 

및 내수면 어획량의 약 18%에 달한다(이광남 외, 2022).

○ 해외 낚시 제도 현황

∙ FAO는 레저 낚시에 대하여 “가장 낮은 분류 수준의 종별 어획량, 어구 유형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FAO 등 기구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Freire et 

al., 2020). 그러나 레저 낚시의 생태계 영향은 레저 낚시 인구 및 규모의 성장에 

비해 심각하게 간과되어 왔으며 데이터 수집 또한 상업 어업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1990년대부터 레저 낚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SUBMON, 2020).

∙ 국제적으로 레저 낚시는 상업 어업에 비해 법제 및 정책 마련, 이행준수 등의 

거버넌스가 미흡한 편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레저 낚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일부 개도국에서는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지 못한 경우들이 문제

11) OECD 국가 중 민물 레저 낚시 데이터가 존재하는 33개국을 대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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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Potts et al., 2020). 

∙ 선행연구에서는 레저 낚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의 부재가 여러 국가들의 

레저 낚시 거버넌스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레저 낚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포괄적 거버넌스의 부재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낚시 관리를 통해 

생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낚시 관련 정책 이행

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정책 설정, 모니터링, 이행 준수, 보고 체계 전반에서 낚시

인들의 참여 장려가 제시되었다(Potts et al., 2020).

○ 낚시 관리의 수단들

효과적인 낚시 관리를 위해서는 낚시 관리 수단을 범주화한 뒤 그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Arosteguir(2021)가 분석한 것을 기초로 낚시 관리 수단을 

7가지로 범주화한 것이다.

∙ 체장 제한

체장 제한은 최소 크기 제한과 최대 크기 제한이 있다. 최소 크기 제한은 일정한 

크기보다 큰 물고기만 잡도록 하여 치어가 재생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고, 최대 크기 제한은 일정한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잡도록 하여 재생

산의 잠재력이 있는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최소 

크기 제한이 결합된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일정한 크기보다 작고 일정한 

크기보다 큰 물고기만 잡을 수 있도록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크기보다 

크고 일정한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잡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체장 제한은 방류 

치사율이 낮은 물고기의 경우에 한해서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마릿수 제한

마릿수 제한 중에 가장 엄격한 것은 어획 자체를 금지하고 단지 잡고 풀어주는 것

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마릿수 제한은 바구니 상한제라고 하는 것

으로 일, 시즌, 년 별 등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숫자나 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다. 바구니 상한제는 체장 제한보다 효과가 좋은데 노르웨이 강의 대서양 연어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계절별 바구니 상한제가 일당 바구니 상한제보다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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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 마리수 제한 중 잡고 풀어주기의 효과는 방류 치사율

과 관련이 높다. 어떤 물고기는 잡혔다 방류가 되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어떤 물고기는 재생산율이 떨어지고 죽기도 하고 약해져서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마릿수 제한을 달가워하

지 않지만 트로피 중심의 낚시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이즈의 트로피 물고기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 장소 제한

장소 제한은 일정한 지역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소위 노 테이크 존(no take zones, 

NTZ)을 두는 것이다. 장소 제한이 효과가 있으려면 해당 물고기의 서식 혹은 

이동 지역의 범위와 상응해서 장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 혹은 

서식 범위가 좁은 물고기는 노 테이크 존이 좁아도 되지만 이동 혹은 서식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노 테이크 존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 장소 제한의 한계

는 노 테이크 존 내에서는 해당 물고기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낚시 활동이 노 

테이크 존 근처로 옮겨가면서 그 인근 지역의 물고기 치사율이 늘어날 수 있다. 

낚시인들은 대부분은 특정 장소와 유대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낚시 규제보다 장소 

제한에 대해서 저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기 제한

일정 기간 동안 낚시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도 있고 낚시는 가능하되 어획을 금지

해서 잡고 풀어주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유럽 뱀장어 

보호를 위해 1달 중 14일 동안 시기 제한을 둔다. 연구에 따르면 시기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해 낚시인들의 활동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1달에 47% 시기적인 제한을 해도 낚시인들의 활동은 1달에 15%만 준다고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어획만 금지하는 경우 낚시인들의 활동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방류 치사율이 높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 접근성 제한

장소 제한과 다른 점은 해당 장소에 갈 수는 있지만 일정한 교통 수단, 예를 들어 

엔진이 달린 배나 자동차를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2002년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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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콰줄루-나탈 해안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을 제한하여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만 낚시를 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접근성 제한 제도의 한계는 접근

이 제한되지 않은 곳으로 낚시인들이 몰려서 그곳에 있는 어류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것이다. 낚시인들은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붐비게 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접근성 제한에 대한 불만은 적다. 

하지만 접근성 제한으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낚시

인들의 불만족이 커진다.

∙ 장비 제한

장비 제한은 낚시 장비 유형이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장비 유형 제한의 목적

은 방류 치사율 혹은 어획 능률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비 숫자 제한은 1회 낚세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의 숫자를 제한하

여 낚시 활동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미끼의 종류(예를 들어, 자연적인 미끼 혹

은 인공 미끼), 낚시 바늘의 모양(예를 들어, 원형 혹은 J형), 낚시바늘 유형(예를 

들어, 가시가 있는 바늘 혹은 가시가 없는 바늘) 등의 장비 유형을 제한하면 방류 

치사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낚시 활동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수

가 있다, 또한 방류 치사율은 물고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장비 

유형을 제한하는 것으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 낚시 면허･등록･요금제

권리 기반 관리라고도 부르는데, 낚시인들에게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서 남획도 막고 물고기 치사율에 관한 불확실성도 줄이고 해양생물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낚시 면허･등록･요금제만

으로 낚시 활동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고 방류 치사율이 높은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 면허･등록･요금제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특히 낚시 면허･등록 등의 발급 

숫자 상한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낚시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낚시인들은 낚시 면허･등록･요금제에 대해서는 낚시의 질을 가장 우선시하는 

낚시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용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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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법률 및 정책

○ 미국

∙ 2011년부터 미국 대부분 주에서의 낚시행위는 면허가 필요하며, 민물과 바다 낚

시 면허를 구분하여 발급한다. 일부 주에서는 바다와 민물 혼합 낚시 면허

(combination license)를 발급한다.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민 여부, 나이, 면

허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구매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이정삼 등, 2019). 일반적

으로 미국 주정부는 민물, 바다 낚시 관련 규정과 상세 준수 안내사항을 담은 발

간물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 연방 차원에서의 낚시 규율12)와 별도로 주(state)별로도 낚시 규율(regulation)13)

을 하고 있어, 낚시인들은 연방 차원과 주 차원의 낚시 규율을 모두 적용받는다. 

연방 차원의 낚시 규율의 경우 전국을 8개 지역14)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서 어종 

별로 시기 제한, 마릿수 제한, 체장 제한 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인, 뉴헴프셔, 

버몬트, 메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주가 속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Greater Atlantic Federal Recreational Fishing Regulations15)를 따라야 

하는데 만일 낚시인이 black sea bass라는 흑농어를 잡을 경우 시기 제한(2월 

한 달과 5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낚시를 할 수 있음), 체장 제한(12.5인치), 

마릿수 제한(15마리)의 규율을 적용 받게 된다. 여기에 자신이 속한 주(state)에서 

규정한 별도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데, 주에서는 주로 장소 제한이나 낚시 장비 

12) https://www.fisheries.noaa.gov/topic/resources-fishing/recreational-fishing
13) 아리조나 https://azgfd-portal-wordpress-pantheon.s3.us-west-2.amazonaws.com/wp-

content/uploads/archive/2023-24-Fishing-Regulations_230203.pdf, 

알칸사스 https://drive.google.com/file/d/13IP52QbSee8-rsmDy7as7hs6E1k5HiQw/view, 

알라스카 https://www.adfg.alaska.gov/static/regulations/fishregulations/PDFs/norther

n/2023northern_sfregs_regionalregs.pdf
14) South Atlantic Federal Recreational Fishing Regulations, Gulf of Mexico Federal 

Recreational Fishing Regulations, Guam Federal Fishing Regulations, Greater Atlantic 

Federal Recreational Fishing Regulations, Caribbean Federal Recreational Fishing 

Regulations, Atlantic Highly Migratory Species Recreational Fishing Compliance 

Guide, Alaska Federal Recreational Fishing Regulations, American Samoa Federal 

Fishing Regulations
15) https://www.fisheries.noaa.gov/new-england-mid-atlantic/recreational-fishing/recre

ational-fishing-regulations-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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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라이선스 제도 등을 두고 있다.

∙ 주(state)별 낚시 규율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이 라이선스 제도라고 부르는 낚시 

면허･등록･요금제이다16). 미국은 모든 주에서 낚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관련 당국은 라이선스를 팔아서 모아진 돈으로 어류 관리와 보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낚시인들은 해당 라이선스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 주별로 라이선스 제도가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5세 혹은 

16세 이상의 낚시인은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낚시를 할 수 있다. 잡고 풀어주는 

낚시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는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선스는 

1일-3일-5일-7일-1년-3년-7년-평생 등 유효기간이 다양하며, 가격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 주에 따라서는 특정 낚시 

장비 사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담수와 해수 라이센스

를 구분을 하는데, 메인 주의 경우에는 무조건 담수 라이센스가 있어야 낚시가 

가능하고 해수에서 낚시를 하려면 담수 라이센스에 더해 추가로 해수 라이센스를 

사야한다. 

∙ 라이선스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공부두(public 

pier)에서 하는 낚시는 라이센스가 불필요하고 버몬트 중의 경우에는 일년 중 

이틀은 라이선스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다17). 또한 자신의 소유지에서 가족들과 

낚시를 하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별로 미성년, 군인, 장애인, 

노인, 대학생, 청소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가 있다. 

∙ 낚시 장소나 낚시 어종에 따라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송어를 낚시하거나 Erie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추가 허가가 필요하고, 뉴욕 주의 경우 갑각류를 잡는 경우에

는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 알라스카 주에서 킹 새몬을 잡으려면 스탬프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성인이 아동에게 낚시를 가르치는 경우 아동 라이센스만 사도

록 하는 주도 있으나 어떤 주는 두 가지를 하나의 라이센스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16) https://www.fws.gov/initiative/fishing/purchase-fishing-license

https://www.americagofishing.com/fishing/fishing-licenses-and-regulations.html
17) https://www.takemefishing.org/how-to-fish/how-to-catch-fish/free-fishing-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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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이 연방 차원의 규율과 주차원의 규율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낚시인들을 위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Fish Rules: Fishing App)18)이 개발

되어 있다. 낚시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에 담수인지 해수인지 

선택하고 낚시를 할 어종을 선택하면 기간 제한, 마릿수 제한, 체장 제한, 장소 

제한, 장비 제한, 어획이 금지되는 어류 등의 추가적인 규율을 알 수 있다. 

∙ 바다낚시

- 바다낚시 관리는 매그너슨-스티븐 어업 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에 따른다. 여러 주에 걸쳐 

분포하는 어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장, 마릿수, 낚시 가능 시기 등을 규제하

며 각 주의 법을 통해 추가적인 세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이정삼 등, 2019).

- 연방 정부 수준에서는 해양 자원 및 생물 보호 관련 권한을 지닌 해양대기청

(NOAA), 해양경비대,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ish and Wildlife Services), 

주정부 공무원(state officers) 등이 협력하여 감시, 감독을 시행함. 실제 낚시 

행위 규제는 주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 관련 부서 혹은 위원회에서 주관한다(NOAA, 2011).

- 낚시 어획물 보고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NOAA, 2022), 일부 고도회유성어종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를 두고 있다

(Louisiana Department of Wildlife and Fisheries; NOAA, 2020).

∙ 민물낚시(Rahel et al., 2019)

- 내무부 산하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이 연방 주무 부서이며 주별로는 일반적으

로 어류 및 야생동물 관련 부서 혹은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주별 해당 부서가 

주된 관리 주체이며 실질적인 감시･감독은 해당 부처에서 고용한 낚시 감시관

(game wardens)이 수행한다.

- 주로 주법에서 민물 낚시 관련 구체적 규정을 다루며 종별 체장 및 마릿수 

제한, 낚시 가능 시기, 낚시 금지 어종, 어종 및 수역별 낚시 도구 및 방법 제한

과 관련된 규정이다. 수역별 특성에 따라 세밀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낚시 도구는 줄낚시로 제한되며 그물 사용은 일부 지역의 특정 어종 

18) https://fishrules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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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에서 허용된다. 마릿수 제한 규정은 대상어종(game fish)을 중심으로 적용

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주

□ 바다 및 민물 낚시 공통

- 공공방파제(public pier)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레저 낚시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낚시 면허제는 바다 및 민물 통합 면허로 발급하며, 단기면허, 연간면허, 

영구면허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주민과 외부인 간 비용은 상이하다. 

2023년 기준 연간 면허 발급 비용은 주민은 $58.58, 비주민은 $158.25이다. 

평생 면허는 연령별로 다른 비용을 부과한다(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2023)19).

- 상업적 가치가 높은 일부 어종에 대해 규정 준수 촉진 목적으로 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해양 어종 중 스파이니 랍스터(spiny lobster), 흰 철갑상어(white 

sturgeon), 민물 어종 중 송어, 연어(일부 수역) 등의 어종을 포획한 경우 발급

된 기록카드를 통해 어획물을 보고해야 한다. 일부 어종은 보고 의무와 더불어 

태그(tag)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종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태그를 부착해

야 한다. 예를 들어, 포획하여 보유한 모든 흰 철갑상어에 대해 포획 장소, 

시간, 체장, 구체적 어종 등의 정보를 기록 카드및 태그에 기록하고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 어종별 기록카드 보유자는 정해진 기간내 주정부 주관부처에 온/오프라인으로 

어획물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기록카드 재발급 제한하며, 추후 면허 발급시 

추가 비용 부여 등의 불이익을 적용한다(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2023).

□ 바다낚시

- 바다 낚시 관리는 주정부의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부서(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에서 주관한다(Patyten, 2020).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적응적

(adaptive) 관점에서 규율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19) 0-9세: $644.50, 10-39세: $1054.25, 40-61세: $949.75, 62세 이상: $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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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A가 정한 연간 저서어종(groundfish) 어획 제한(harvest limit)이 연중에 

초과되거나 어획량이 예측량에 못 미칠 경우 금어기, 마릿수, 체장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적응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 총 마릿수를 어종 

무관 지느러미어류(fin fish) 20마리(각 어종당 10마리 이하)로 제한한다. 어종

별 상세한 마릿수/체장/낚시 도구 제한 규정이 있다. 저서어류 관리 구역

(Groundfish Management Area, GMA) 등 어류 관리/보호 구역 설정을 통해 

낚시를 제한한다. 특히 GMA에서는 금어기 등 기간 기반 정책이 주요 관리 체계

이다. 일반적으로 낚싯대 개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일부 지역, 장소, 상황에서는 

제한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2023).

□ 민물낚시

- 어종별 마릿수, 체장 제한, 낚시 가능 기간, 낚시 금지 규정 등이 있다. 낚시 

도구 제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1대의 낚싯대와 최대 3개의 바늘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대의 낚싯대 사용도 가능하나 $18.36의 유료 확인(validation) 

발급이 필요하다. 

- 일부 지역 혹은 수역에서는 수역별 상세 규정이 일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상세 규정은 낚시 가능 기간, 시간, 구역, 방법, 조획 가능 어종 관련 내용을 다

룬다. 바렛(Barrett)호에서는 인공 루어 사용 캐치앤릴리즈(catch and release) 

낚시만 허용한다. 샤스타 카운티(Shasta county) 특정 수역의 경우 1-4월에만 

낚시가 가능하며 대부분 어종은 캐치앤릴리즈만 허용한다(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2023).

∙ 플로리다 주

□ 바다 및 민물 낚시 공통

- 낚시 면허는 단기, 연간, 5년, 영구면허 등의 옵션을 제공하며 주민과 외부인 

간 상이한 비용을 부과한다. 연간 면허의 경우 주민은 $17, 비주민은 $47를 

내야 한다. 바다, 민물 통합 낚시 면허 구입이 가능하다(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2023).

-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lorida Fish &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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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 감시, 감독권을 갖고 있다. 천여 명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 집행부

(Division of Law Enforcement)에서 순찰, 집행 역할을 수행하고 주 내 6개 

지역 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바다낚시

- 주민은 해안가 낚시만 하는 경우 무료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매해 백만 개 

이상의 레저 낚시 면허가 판매되고 있다(Hanson & Sauls, 2011). 어종별로 

어족 상황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규율이 적용된다. 송어, 스파이니 랍스터의 

경우 별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역 및 기간에 따라 일부 어종은 캐치앤

릴리즈만 허용되기도 한다. 돔(snapper), 능성어(grouper) 포함 암초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 낚시인은 온/오프라인으로 플로리다주 암초 어종 낚시인

(State Reef Fish Angler)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들 중 일부는 암초어종조사

(State reef fish survey)에 참여해 어획 노력, 어획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2022). 

- 하루 총 마릿수 제한은 일반적으로 20마리이며 어종당 마릿수는 5마리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어획물보고 의무는 없으며 낚시인행동재단(Angler 

Action Foundation)이 개발한 iAngler 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농어(sea 

bass) 등 일부 어종에 대한 낚시 정보 입력을 권고 하고 있다. 

□ 민물낚시

- 비대상 어종(non-game fish)은 어류관리구역(fish management area) 외에

서는 마릿수 제한 규정이 없다. 대상어종은 어종별 마릿수 및 체장 제한 규정이 

있다. 검정배스(black bass)는 하루 5마리로 어획이 제한되며 그 중 16인치 

이상은 1마리로 제한된다. 

- 어류관리구역에서는 구역별 규정이 일반 규정에 우선한다. Joe Budd 저수지에

서는 7∼9월 주말 낮시간에만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 Jackson 호수에서 검정

배스는 포획 즉시 방류해야 한다. 외래 어종 유입 방지를 위해 일부 상용화된 

생미끼를 제외한 외래 어종(nonnative fish)의 미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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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및 정책 평가

- 위스콘신주 민물 강늉치고기(muskellunge) 대상 체장 제한 도입 후 크기, 생물량, 

어획량 및 어업 압력(fishing pressure) 모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Cornelius & Margenau, 1999) 위스콘신주 호수의 노던파이크(Northern 

Pike)의 경우 체장 및 마릿수 제한 감소 정책이 크기 및 개체수 증가에 일반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가장 적은 마릿수 

및 가장 긴 체장 제한)가 해당 어종의 체장 개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Oele 

et al., 2016).

- 알래스카 광어 낚시 규제에 대한 용선(charter boat) 선장 인식 조사 연구에서

는 체장 및 마릿수 제한 강화가 허용치에 부합하는 크기의 어류 획득을 위한 

용선 주행 거리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낚시 규제 

정책의 복합적 영향에 대한 이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 그리고 낚시인들이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책 이행의 중요 요소라고 제시했다

(Chan et al., 2018).

○ 호주

∙ 연방 정부가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관리를 총괄하며 레저 낚시 관리 주체

는 주정부이다(Griffiths et al., 2014). 멸종위기 어종 어획 금지, 종별 체장 및 

마릿수 제한, 낚시 금지 시기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종별 체장 

규정은 주별로 다르다. 

∙ 일반적으로 어획물 보고는 의무가 아니며 일부 주에서 특정 어종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남호주에서 돔 낚시에 한해 Fishwatch앱 혹은 핫라인을 통해 보고하도록 

한다(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23). 전국적으로 통합된 이행 감시 

감독 체계는 부재하나 어업담당관(fisheries officers) 포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

고 있다(Mackay et al., 2018).

∙ 서호주

- 1994년 어류자원관리법(Fish 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보호종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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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및 보유량(possession)을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 관련 규정 등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다. 2016년 수자원관리법(Aquatic Management Act)에는 면허 

및 허가의 유예, 갱신 불허 및 취소 등 더욱 광범위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었

다(Lindley, 2023). 수산 해양 담당관(Fisheries and Marine Officers)이 주

요 이행, 준수 담당자이며 규정 위반시 위반고지서(infringement notice) 혹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어선 낚시 및 특정 지역(남-서 내수면) 민물 낚시에 한하여 면허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낚시 금지 수역, 어종별 마릿수, 체장 제한 및 낚시 금지 규정이 있고, 

특정 생물권역(bioregion)에서는 어종별 금어기 등 세부 규율이 적용된다. 

일부 민물 수역에서는 낚시 도구 제한 규정(한 번에 한 개의 낚싯줄만 허용 등)

이 적용된다. 

- 수중 환경에 따라 저어류(demersal), 부어류(pelagic), 연안어류(nearshore), 

하구어류(estuarine), 민물어류(freshwater) 등으로 구분하여 각 범주의 어류

에 대해 통합 마릿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Western Australia DPIRD, 

2023).

∙ 뉴사우스웨일주

- 호주에서 낚시가 가장 활발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바다, 민물 레저 낚시 

요금제(Recreational Fishing Fee)를 시행하며 낚시인들은 요금 납부 영수증

을 보유해야 한다. 3일~3년까지 다양한 기간 옵션을 택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3일 요금은 AU$7, 3년 요금은 AU$85이다. 

- 낚시 도구 제한, 어종별 마릿수, 체장 제한, 금어기, 낚시 금지/제한 수역 등 규

정이 있다. 금어기 규정은 어종, 수역에 따라 복합적이다. 바다 낚시는 총 4대

의 낚싯대, 낚싯대 1대 당 바늘 3개로 낚시 도구가 제한된다. 어종별 마릿수가 

제한되지 않은 어종도 총 마릿수는 20마리로 제한된다. 

- 민물 낚시는 일반적으로 최대 2대의 낚싯대와 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낚시 바

늘은 낚싯대 1대 당 2개로 제한하고 있다. 수역별 상세한 낚시 도구 제한 규정

이 적용된다. 송어 수역(trout waters)은 보다 세밀한 규율 대상으로, 네 유형

의 세부 수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낚시 허용 기간 및 낚시 도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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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어류관리법(Fisheries Management Act)에 따라 어업담당관이 이행 

준수, 감독을 담당한다. 관련 규정 위반시 서면 경고 혹은 AU$75~ AU$25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New South Wales DPI, 2023). 

∙ 이행 및 정책 평가

- 남호주 청색꽃게(blue swimmer crab) 낚시에서 금어기에 규정 위반 발생율

(5%)이 현저히 낮아졌다(Lindley, 2023).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최근까지 

양태(dusky flathead)의 일일 낚시 마릿수를 10마리로 제한하였으나 이와 같

은 보수적 기준이 어족자원회복 및 어획사망률감소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최근 5마리 제한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Ochwada-Doyle et al., 2023). 

- 뉴사우스웨일즈 프레이시넷 하구(Freycinet Estuary)에서는 돔 어족량 회복을 

목적으로 유료 어획물 태그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간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추첨을 통해 레저낚시인에 태그를 배분하고 태그보유자에 한하여 낚시를 

허용하였으며 보유 어획물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낚시인들은 전반적으

로 해당 규제의 어획량 제한 효과성 및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87%, 83%). 태그 보유자의 어획 노력 중 40%가 준수 

감독 대상으로, 적극적인 규제준수 감시가 이루어졌다. 규정 위반률

(non-compliance)은 0.3%-3.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태그제 등 권리 기반

(right-based) 정책이 낚시인들의 규정 수용 및 준수, 어획량 제한, 산란자원량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Jackson et al., 2016).

- 1980년대 호주에서는 전국적으로 민물 송어 대구(trout cod) 개체수가 감소하

였다. 1990년대부터 20여 년에 걸쳐 송어 대구 개체수 회복을 위한 국가 계획

이 마련되었고 주별로 관리, 회복 정책이 시행되었다. 구체적 정책으로 낚시 금

어기가 도입되었고 낚시인 및 시민 대상으로 어종 구별법, 혼획시 방류 방법 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노력의 결과 전국적으로 송어 대구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서식지도 확장되었다(Koeh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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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2013년 유어법(Fisheries (Amateur Fishing) Regulations)에 기반하여 레저 

낚시를 규제하며 해당법은 지역별 어종에 따른 마릿수, 체장 제한, 처벌 규정 등

을 포함한다.

∙ 바다 낚시는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민물 낚시는 자연보존부

(Ministry of Conservation) 산하 법정 기관인 Fish & Game New Zealand에

서 관할한다.

 

∙ 바다 낚시

- 주별로 세부적인 종별 마릿수, 체장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한다. 낚시 어획물 

보고는 레저어선(amateur-fishing charter)에서의 블루노오즈(bluenose) 등 

일부 어종 어획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호종의 부수포획의 경우 개인도 

보고 의무가 있다(Department of Conservation; New Zealand Government, 

2019). 바다 낚시는 7개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각 지역별로 체장, 마릿

수 제한, 낚시 제한 어종, 낚시 금지 구역, 낚시 도구 제한 등의 규정이 있다. 

Auckland/Kermadec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 총 낚시 마릿수를 20마리

로 제한하며 어종별 마릿수 제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 주요 이행 감시 주체는 일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어업

담당관 및 명예어업담당관이며 해안 순찰, 규정 위반행위 조사 등을 담당한다

(이정삼, 2019;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2021). 집행은 경찰 협조 

하에 이뤄지기도 한다. 레저 바다 낚시 규율 위반시 500NZD 이하의 범칙금

(infringement notice) 혹은 기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2023). 

∙ 민물 낚시

- 민물 낚시 관리는 1983년 내수면 낚시 규정(Freshwater Fisheries Regulation) 

및 1987년 자연보존법(Conservation Act)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전국 적용 

규정(First Schedule) 및 12개 지역의 세부 규정(Second Schedul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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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 Game New Zealand, 2023). 전국 규정은 주로 세부 규정 준수 의무

를 제시하며 세부 규정은 체장, 마릿수 제한, 수역/어종별 낚시 허용 기간, 

시간, 금어기 및 낚시 도구 제한 등을 포함한다. 

- 12개 각 지역의 Fish & Game 의회가 주요 이행 감시 단위이다. 민물 낚시에

서만 면허 제도를 시행 중인데 면허는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온/오프라인 발급

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지역 한정 면허(Local Area Licence)를 제외한 낚시 

면허는 전국 사용이 가능하나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별도

로 관리하는 Taupo 지역은 별도 면허 발급이 필요하다. 

- 어획 압력이 높은 수역의 경우 지정 수역 면허(Designated Waters Licence) 

혹은 통제 어획 면허(Controlled Fishery Licence) 등을 별도로 추가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성인 개인 연간 면허 발급 비용은 153NZD, 

가족 연간 면허는 198NZD, 일일 개인 면허는 24NZD이다(Fish & Game 

New Zealand, 2023). 

∙ 이행 및 정책 평가

- 뉴질랜드 남섬 말보로 사운드 지역 대구(blue cod) 레저 낚시인 대상 조사에서 

마릿수, 체장 제한 준수에 사회 규범적 압력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규범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상황 등이 본인의 준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규정 수용도를 높이는 정책 방향성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Thomas et al., 2016).

○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 바다 낚시

- 바다 낚시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농어 등 일부 어종에 대한 마릿수 제한 

규정, 특정 지역 및 시기별 낚시 금지 규정 등이 있다(British Sea Fishing; 

UK Government, 2022; Angling Trust, 2022). 10개의 해안어업보존국

(Insho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Authorities)이 각 지역에서 낚시를 

포함한 어획 행위 규정 위반 감시를 담당한다. 어획물 보고 의무는 없으나 바다

낚시일지(Sea Angling Diary)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참여자들의 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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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낚시, 어획물 정보 보고를 장려하고 있다. 2022년에는 2,400명의 

낚시인이 참여하였다(Sea Angling Diary Project, 2023). 

∙ 민물 낚시

- 영국 전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national byelaw) 및 6개 각 지역에 보충적으로

(supplementary) 적용되는 지역 조례(local byelaw)가 있다. 낚시 금지 구역, 

어종/수역별 금어기, 낚시 도구 제한, 체장, 마릿수 제한 등 관련 전국 조례 

규정에 더하여 지역별 조례가 적용되는 체계이다. 

- 민물 낚시 면허제를 시행함에 따라 13세 이상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13∼16

세의 경우 무료이다. 낚시 중 면허 미소지시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UK Government, 2023). 전국 조례에 따른 면허에 더해 일반적으로 

수역별 표(ticket) 또는 클럽 회원권(membership)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Winfield, 2016). 

- 면허는 대상 어종에 따라 “비회유성 송어/잡어(coarse fish)/장어 면허” 및 

“연어/송어 면허”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전자의 경우 비회유성 송어 및 일반 민

물 어류 어획이 가능하다. 일일 면허는 £6.60, 연간 면허는 £33이며 최대 2대

의 낚싯대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어종 대상 최대 3대의 낚싯대 사용이 가능한 

연간 면허는 그 비용이 £49.50이다. 이 경우 연어 및 회유성/비회유성 송어, 

일반 민물 어류 어획이 가능하다. 일일 면허가 £12.60, 연간 면허는 £86.10이다.

- 면허는 일반적으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한다20). 환경청에 유선 연락을 

통한 구입도 가능하다. 

- 모든 연어/송어 면허 소지자는 낚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낚시 시간, 장소, 어획

량, 무게 등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보고시 불이익이 

있다. 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catch-return)를 통해 간편한 보고

가 가능하다(UK Environment Agency, 2023). 

- 낚시 면허 관련 조례 위반시 보통 해당 수역 관리자가 낚시 미허용 조치 등을 

취하나, 이론적으로는 치안판사법원을 통해 주의조치, 경고장,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심각한 규정 위반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 징역 등 처벌이 부과

될 수 있다(Winfield, 2016).

20) https://get-fishing-licence.service.gov.uk/buy/licenc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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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종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어는 매년 6월16일 전까지는 인공 미끼 및 플라

이(fly)를 사용한 캐치앤릴리즈 낚시만 가능하다. 송어, 연어 등의 주요 대상어

종(game fish) 외 민물 잡어 낚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3월 15일∼6월 15일 

사이가 금어기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 및 예외 규정은 지역별 조례로 정하

고 있다.

∙ 이행 및 정책 평가

- 영국의 농어 규제는 체장, 마릿수 제한, 금어기 규정 등을 포함하여 2010년대

부터 점차 확대되었다. 영국에서 농어와 대구 낚시 관련 규제 선호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대구 낚시인들이 농어 낚시인들에 비해 두 마리 어획에 더 높은 가치

를 부여했다. 이는 농어 낚시인들이 보다 높은 어종보호 선호도를 지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점차 확장되어온 농어 낚시 규제에 익숙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Andrews et al., 2021).

- 바다 낚시 규정에 대한 낚시인 인식 조사 결과 홍보,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농어에 대해서는 약 94%가 규정을 인지하였으나, 그 외 어종에 대

한 인식도는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한편 타낚시인들이 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Brown et al., 2019). 

- 영국 민물 낚시에서는 역사적으로 캐치앤릴리즈가 지배적 낚시 행태로 자리 잡

아왔다(Winfield, 2016). 연어 낚시는 예외였으나 2019년부터 캐치앤릴리즈 

의무 기간, 수역별 금어기 등 강화된 관리 조치가 도입되었고 2022년에는 연어 

낚시 어획의 96%가 캐치앤릴리즈에 해당되었다. 영국 민물 낚시 관리 조치 

이행에서는 전문가, 자원활동가 중심의 풀뿌리 낚시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했다(UK Environment Agency, 2023).

○ EU

EU는 유럽의회 규정(EU council regulation)을 통해 대구, 농어 등 일부 어종에 

대한 마릿수, 체장 제한, 낚시 금지 시기 등을 설정하였다(EUR-Lex, 2019). EU는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을 설정하나 실제 이행 주체는 회원국이다. 따라서 EU 

수준에서 개인의 규정 위반을 처벌하는 직접적 이행 감독 체계는 없다. 일부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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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정보수집 체계(data collection framework)를 마련하여 회원국들이 낚

시 어획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Hyder et al., 2018).

○ 프랑스

∙ 바다낚시

- 생태전환･영토통합부와 농림식품부가 바다 낚시 관할권을 지니며 중앙정부부처

와 지방정부 산하기관들이 복잡한 행정 체계하에서 협력하며 이행하고 있다

(Médevielle, 2019). 바다 낚시 규정은 어획물 판매금지, 낚시 어선 장비 제한

(낚시 바늘 수 등), 어획량 제한, 체장･무게 제한, 금지 어종, 낚시금지구역 등으

로 구성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낚시인과 협의를 통해 조례를 만들고 인식 

및 준수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형 조례는 규제 체제 성공 사례로 주목받

고 있다(Poydenot et al., 2021). 

- 바다 낚시 면허는 없으나 참다랑어(bluefin tuna)의 경우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연단위 사전 등록제를 어선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앱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Secrétariat d'État chargé de la Mer, 2023; 

Légifrance, 2022). 어획태그(catch tagging)가 의무화되어 태그된 참다랑어

만 양륙할 수 있다.

∙ 민물 낚시

- 생태전환･영토통합부가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을 따라 민물 낚시 

관리를 관할하고 실제 이행 준수는 지방 조례(arrêté préfectoral)에 따라 이루

어진다. 이행 준수 관리는 2020년 설립된 생물다양성 사무국(L'Office 

français de la biodiversité) 소속 1,700여 명의 환경 조사관, 낚시 협회/연

맹 소속 낚시감시인(garde-pêche particuli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드프랑

스(Île-de-France) 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145명의 낚시감시인이 활동하고 

있다(Association Régionale de Pêche et de Protection du Milieu 

Aquatique d’Ile-de-France, 2023). 

- 민물 낚시 규정은 낚시 도구/방법 제한, 마릿수 및 체장 제한, 낚시 허용 기간/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연어류 서식 수역과 그 외 수역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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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율을 적용한다. 모든 민물 낚시인은 낚시 유형에 부합하는 낚시 카드

(carte de pêche)를 구입해야 한다. 낚시 카드 제도는 전국 단위에서 프랑스전

국낚시연맹이 관리･운영한다. 통합 웹사이트(https://www.cartedepeche.fr/)

에서 구입하며 구입시 3,600개 지역 낚시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한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나 온라인 구입시 더욱 다양한 옵션으로 

구입 가능하다. 카드 구입시 기본적으로 해당 협회 관리 수역에서 낚시가 가능

하나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연합상호낚시카드(La carte 

réciprocitaire interfédérale)를 105유로(1년권)로 온라인 구입할 수 있다

(2023년 기준)(Service Public, 2023). 

- 카드 없이 낚시할 경우 최대 4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어, 송어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어종을 낚시하려면 

유료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년 기준 50유로). 대서양 연어의 경우 태그 부착 

및 웹사이트(https://declarationpeche.fr/) 등을 통한 어획 보고(날짜, 장소, 

체장 등)가 의무사항이다. 보고 상황과 해당 연도 총허용어획량을 고려하여 지역 

조례를 통해 어획 금지 등 연중 추가 조치가 도입될 수 있다. 송어 낚시는 자발

적 보고를 장려한다(Génération Pêche, 2023).

∙ 이행 및 정책 평가

- 어업 경찰이 바다 낚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나 상업 어업에 비해 드물며 

지역간 격차도 문제이다. 인력 부족, 관련 주체 간 협력, 관리 감독의 체계화 및 

일관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Médevielle, 2019). 최근 망슈

(Manche) 지역 레저 낚시인 대상 조사에서는 60%가 관리 감독 이행을 경험하

였다고 응답했다(Graner et al., 2023). 

- 민물 낚시에서는 낮은 카드 구매 비용과 지역 낚시인 협회 중심 운영이 낚시 

압력 및 환경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공공 

자원의 자발적 조직 중심 관리가 지니는 한계는 거버넌스 수정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Goffe & Salanié, 2004).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설립하여 민물 낚시 관리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하였다. 유럽뱀장어의 경우 어획쿼터제를 시행중이며 바다와 민물 

간 구분된 낚시 규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율의 내용은 EU 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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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민물 줄낚시의 경우 별도 허가 혹은 보고 의무는 없으나 낚시일지

(fishing diary log)를 보유,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어 낚시 관련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왔다.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중심으로 

감시 체계도 강화되어 감시 이행(control) 횟수가 최근 약 5년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산출, 투입 규제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정책 이행 결과 민물 낚시 어획

량 감소 경향이 보인다(L'Office français de la biodiversité, 2018). 

○ 독일

∙ 바다 낚시

- 국내법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각 주의 낚시법, 시행령으로 규율한다. 마릿수, 

체장 제한, 금어기, 낚시 도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면허증 감독 

등 감시, 감독 기능은 각 주의 조사관이 담당한다. 바다 낚시는 주로 발트해 및 북해

와 면한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 행해지는데, 해당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이수 및 시험을 거쳐 

발급되는 바다낚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허가도 

필요하다.

  

∙ 민물 낚시

- 낚시 회사, 지역 낚시 클럽 등이 관리하는 수역에서는 별도의 면허, 허가 등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낚시 면허 비용은 주별로 상이하다. 바이에른 주는 

평생권이 35유로, 연간권이 7.5유료이다(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Community, 2023). 

∙ 이행 및 정책 평가

- 발트해 대서양 대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서식지 손실 등으로 인해 개체

수와 산란자원량(spawning stock biomass)이 90년대 이후 감소하였다. 

2017년 레저 낚시 마릿수 제한 정책이 도입되었고 2022년에는 인당 마릿수 

제한을 하루 1마리로 줄이고 금어기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낚시 제한 

정책을 이행하였다(Haase et al., 2021; Lewin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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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릿수 제한 도입 이후 단위어획노력당 어획량(CPUE) 및 어획률(harvest rates)

이 감소하였고 캐치앤릴리즈 비율은 증가하였다. 마릿수 제한 규정 위반율은 

낚시일 기준 2%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마릿수 제한 규정이 면허 발급, 낚시 

참여율, 관광객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 여파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Haase 

et al., 2021; Balti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ssion, 2020).

○ 일본(이정삼 등, 2019; Ruddle & Segi, 2006)

∙ 일본의 낚시는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어업조정규칙 등으로 규율되며 지자체가 

세부 사항 규정 및 실질적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바다 낚시는 간접적으로, 민물 

낚시는 면허 제도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 바다 낚시

- 여러 법, 규정이 적용된다. 도도부현 규정으로 어업조정규정(Fishery Adjustment 

Regulations), 어업조정위원회 지침(Sea Area Fishery Adjustment Commission’s 

instructions), 어장 이용 협약(Fishing Ground Utilization Agreement) 등

이 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독립적인 지역 규정(independent local rules)도 

있다. 국가 규정으로는 어획 금지 구역 설정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보호법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Law)이 있다. 통합적 법체계가 미비한 편

이다.

- 어업조정규정은 어업 제한 구역, 어종별 어획 가능 기간, 체장 및 낚시 도구 

제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나 대부분 상업 낚시와 관련된다. 조정위원회 지침

은 어류 보호, 어장 이용 관련 갈등 해결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나, 도지사의 

명령(governor’s orders)이 있을 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어장 이용 협약은 

협의단계에서 레저 낚시 주체가 참여 가능하며 어획 가능 기간, 구역, 어종, 낚시 

도구 및 방법, 상업･레저 어업인 간 어장 이용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 정책 결정, 이행, 관리의 주체와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준(quasi)입법(규정 

수립), 준사법(중재 기능)적 행정 기구인 도도부현 어업조정위원회가 어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나 상업 어업에 치중되고 있다. 지역 위원회별 관할 구역

(sea area)이 있다. 레저 어업인의 의견이 연안이용지역의회(Coast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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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Local Council) 및 연안이용의회(Coastal Water Utilization 

Council)를 통해 위원회에 반영되기도 한다. 

∙ 민물 낚시(Rahel & Taniguchi, 2019)

- 수산 자원에 대한 공공재산권(public property rights)이 아닌 공동재산권

(common property rights) 관점에 따라 지역 어협(Fishery Cooperatives)

이 수역별 접근･사용권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산청(Fishery 

Agency)이 주관 부처이나 도도부현 내수면수산관리위원회(Inland Fisheries 

Management Committee)와 도도부현 지사가 낚시 규정 관련 주된 의사결정 

주체이다.

- 낚시 도구는 일반적으로 줄낚시로 제한하며 그물 낚시는 해당 면허가 필요하기

도 한다. 마릿수 제한은 일부 지역 특정 어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지역 어협은 유역(watershed)별로 조직되며 2018년 기준 약 800개 어협과 32

만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구성원은 지역사회 어업 관련 이해를 가진 

주민이다. 지역(local) 어협은 도도부현 단위 어협 연맹으로 조직되어 지자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는 다시 전국 단위 어협 연맹으로 조직화되어 

수산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역어협은 내수면수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할 유역에서 도구, 체장 제한, 낚시 금지 구역･어종, 어종별 낚시 가능 기간 

등등 구체적 규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낚시권 발급･관리를 주관한다. 구성원

이 납부하는 평생회원비 및 구성원 및 비구성원에 대한 낚시권 판매 수익을 

관리한다.

- 지역 어협과 어협의 어장감시원이 실질적 관리 감독 주체이며 주로 낚시권 

소지 여부를 감독하며 낚시 관련 규정 위반시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보통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친다. 

- 민물 낚시권(fishing ticket)(이순태 등, 2011; FISHPASS, 2022)은 어협 사무소 

혹은 제휴 판매점(낚시 도구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낚시권 미보유 낚시는 

불법이며 어장감시원에 적발시 현장에서 약 1.5배 가산금을 적용하여 구매해야 

한다. 일일권, 연간권 옵션이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 어종에 맞는 낚시권을 구매

해야 한다. 은어권(Ayu sweetfish), 잡어권, 연어/송어권 등으로 분류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종 공통 낚시권도 구매 가능하다. 일부 어협은 어종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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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그물 낚시 등으로 세분화하여 판매하거나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2023년 기준 은어권은 일일권이 1,000-3,000엔, 

연간권이 4,000-12,000엔 사이였다. 최근에는 FISHPASS 앱을 통한 전자 

낚시권을 구매할 수 있다.

∙ 이행 및 정책 평가

- 일본의 어업 정책은 레저 어업보다 상업 어업을 우선시하며(Rahel & Taniguchi, 

2019), 레저 낚시 관련 법제도 및 이행 체계는 상업 어업에 비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제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규정 위반에 대한 현장 모니

터링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 

- 민물 낚시의 경우 낚시인 의견 수렴 등이 어협 중심으로 비교적 잘 이뤄지는 편

이다. 바다 낚시가 민물 낚시에 비해 활발하나 규정 위반시 처벌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재정,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상업, 

레저 어업인 간 협의로 법적 근거가 있는 어장 이용 협약을 맺으나 강제성이 없

고 협약 당사자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고 있다. 협약이 특정 구역에 한정되며 

상업 어업인만 참여하는 협약 규율의 경우 레저 낚시인은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조직화가 잘 되지 않은 바다 낚시 당사자의 참여가 미흡하여 이행 

준수 거버넌스 참여도도 낮은 편이다. 

3.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 해외 사례의 정책적 함의

∙ 최근 국내외 낚시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낚시 어획량의 증가는 어족량, 생물다양

성, 생태계 회복탄력성에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낚시가 생태

계 및 어족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및 관리 방안을 적

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Lewin et al., 2019). 

∙ [표 1]은 본장에서 조사된 해외 레저 낚시 규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모든 조사된 국가에서 종별 체장, 마릿수 제한, 낚시 금지 시기 관련 규정 및 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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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이행감시 감독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단, 체계의 실질 작동 여부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 종별 마릿수 제한 규정이 있으나, 한국에는 종

별 체장 제한, 금어기, 낚시 금지 구역 등은 규정하고 있으며 종별 마릿수 제한을 

통한 어획량 규제나 어획물 보고 관련 구체적 근거 기준이 부재하며 보완이 필요

하다. 

∙ 해외 사례에서는 권리 기반 접근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낚시인들의 

책임 있는 낚시 인식 및 행동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으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낚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면허/등록/요금제가 이러한 접근에 해당하며 모든 조

사된 국가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집단 특성, 기간, 

혹은 면허가 허용하는 대상 어종 등에 따라 다양한 면허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정

책에서 낚시인들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생태계 보존 목적 관점에서의 유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어획물 태그 제도 또한 특정 어종에 대한 낚시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돔 낚시 정책에서는 태그제도가 낚시인들의 규정 수용 

및 준수에 대한 인식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된 국가 중 다수가 생태계 필요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보고 제도의 도입은 효과적 낚시 정책 설정 및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 제도는 생태계 상황 및 낚시인 행태에 따라 적응적(adaptive)인 낚시 

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어 낚시 보고 상황에 따라 연

중에도 규율을 조정하고 있다(Génération Pêche, 2023). 의무 보고 제도를 통

한 낚시 어획 관련 면밀한 자료 수집이 생태 및 사회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낚

시 규율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낚시인들 또한 보고 의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책

임 있는 낚시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된 국가 중 다수가 일반 규정 외에도 취약 어종 및 수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며 엄격한 낚시 관리 규정을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다. 어종, 수역별 산출, 투입 

기반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 준수 효과성 제고 및 어획량 통제 등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일괄적 규정보다는 지역생태계, 생물다양성, 어

종 및 낚시인 행동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낚시 조치

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종별 금어기, 허가제, 보고 의무제도 등이 정책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취약어종에 대하여 체장, 마릿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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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낚시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산출 규제 외에도 어종별 금어기 등 투입 규제 

및 별도의 허가제도를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또한 어획 압력이 높은 취약한 수역의 경우 별도의 면허제와 금어기 규정을 도입

하였다. 호주에서는 일부 취약 어종에 대하여 금어기, 유료 어획물 태그 제도, 보

다 엄격한 마릿수 제한 등을 시행중이다. 독일 또한 일부 취약 어종에 대해 보다 

엄격한 마릿수 제한 및 금어기 규정을 도입하였다. 영국에서는 취약 민물 어종의 

경우 별도의 보고 의무를 두거나 기간에 따라 캐치앤릴리즈만 허용하는 등의 제한

도 도입하였다.

∙ 조사된 국가들에서는 용이한 면허/허가 구매, 어획 보고 등을 위해 웹사이트, 앱 

개발 등의 접근성 강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인프

라를 활용하여 이행, 준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사례의 한가지 시사점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이뤄지는 낚시 특성상 중앙 

정부가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상대적

으로 관리가 용이한 민물 낚시의 경우 바다 낚시에 비해 규제가 보다 촘촘하게 구

성된 경향을 보인다(Lindley, 2023). 이러한 관점에서 낚시 행위에 대한 관리, 감

독 강화를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 및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이행 준수 체계 마련 뿐아니라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2020년 생물다

양성 사무국을 설립하고 1,700여 명의 환경 조사관을 확보했으며, 낚시인들 중심

의 낚시감시인 활동도 포함된 프랑스의 사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최근 기존 개인 수준 규제인 마릿수, 체장 규제 등이 낚시인 행동 변화 및 자원량 

회복에 미미한 효과를 지닌다는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제를 시행할 

경우 규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종 보호 효과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행 준수에 보다 높은 효과성을 지닐 수 있는 대안적 방안으로서 태그 제도 등의 

산출규제, 금어기 설정 등의 적극적 규제, 낚시인 스스로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참여, 교육적 정책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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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참여와 낚시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

∙ 해외 사례가 주는 또다른 시사점은 낚시 거버넌스에서의 지역사회 참여와 낚시인

들의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인식이 정책 수용성 및 이행 준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낚시 규제의 내용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확

대하고 낚시 제도에서 지역 사회 협력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레저 낚시 이행 준수 모니터링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정책 목표에 부합

하는 법제, 규정개선과 더불어 대중 대상의 교육, 캠페인 등 인식 향상 노력을 통

해 낚시 규정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으로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

적, 다측면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법률개정안에 낚시인들의 참여에 기반한 책

임의식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 프랑스 사례는 지역 낚시인과의 협력을 통한 참여 조례가 낚시인들의 규정 인식 

및 준수를 향상시켰다. 호주 사례에서는 낚시 규제 및 낚시인 교육, 인식 개선 프

로그램 등이 취약 어종의 개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뉴질랜드 연구에

서는 낚시 제도와 규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 태도와 규범이 개인 낚시인들의 규정 

준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 민물 낚시에서는 

캐치앤릴리즈 방식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보편화되었다. 독일처럼 낚시 

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제도가 교육 및 인식 개선의 역할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 낚시 정책의 이행에서는 생태계 요인과 낚시인 행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성을 결정하므로 정책 목표 및 내용 설정에서 다양한 요인들 및 이들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행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생태계 이익과 

심리사회적 이익의 상호보완성 속에서 구성하여 관련 규정들이 긍정적 인식 속에

서 관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낚시 정책 전반에서 낚시인과 

생태계 이익을 상충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임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낚시 규제를 통한 어족량, 개체 크기 회복과 쾌적한 자연환경 형성은 낚시 

행위의 심리적 유익을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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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낚시인 대상 규정 안내서에는 체장, 마릿수 제한 등의 규정이 궁극적으로

는 낚시인들의 어획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2023). 또한 

관련 규정이 대상 어종의 크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Oele et al., 2016). 프랑스 민물 낚시 사례에서는 낚시 카드 비용이 낚시 압력

을 조절하는 주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낚시 

면허/허가제도 도입은 적정 수준의 낚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와 심리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표 1] 국가별 낚시 규정 현황

국가
(또는 주)

낚시 면허/
등록/

요금제a

종별
체장
제한

종별
마릿수
제한

낚시
금지
시기

처벌
규정

어획물보고 
의무a

이행 감시 
감독 체계

미국 ○ ○ ○ ○ ○ ○ ○

캘리포니아주 ○ ○ ○ ○ ○ ○ ○

플로리다주 ○ ○ ○ ○ ○ X ○

호주 ○ ○ ○ ○ ○ ○ ○

뉴질랜드 ○ ○ ○ ○ ○
○ ○

영국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X ○

EU - ○ ○ ○ - ○ -

일본 ○ ○ ○b ○ ○ X ○

한국 X ○ X ○ ○ X ○

a 일부 유형(민물, 바다), 지역, 혹은 어종에 한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중인 것으로 표시.
b 일부 지역에서 특정 어종 대상으로 드물게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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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책 도입을 위한 제언

∙ 낚시가 생태계 및 어족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및 관리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일괄적 규정보다는 지역생태계, 생물다양성, 

어종 및 낚시인 행동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낚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별 마릿수 제한을 통한 어획량 규제나 어획물 보고 관련 구체적 근거 기준 마련

이 필요하다.

∙ 낚시인들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생태계 보존 목적 관점에서의 유익을 함께 고려하

며 낚시인들의 책임 있는 낚시 인식 및 행동을 장려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 효과적 낚시 정책 설정 및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보고 제도 도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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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분석 방법

∙ 경제활동으로서 어로 및 낚시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여가･취미생활로서 낚시에 

대해 수생태계 등 자연환경과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낚시인의 

여가활동의 보장 등을 규율하는 대표적 법률에는 낚시관리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무인도서보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이 있다. 

∙ 이들 개별 법률들은 무분별한 어로 및 낚시 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및 수

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낚시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유형과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에 대한 낚시 입지제한 구역설정 등에 관한 법률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아래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안 내용 또는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을 통해 낚시와 

낚시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으로는 2023. 9. 27.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3)한 개정(안)과 2022. 11. 29.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27)

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위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김승수
2124943

낚시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성장한 반면, 낚
시통제구역, 낚시 금지 저수지 지정 확대 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자
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낚시인과 지역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
고 있음.
이에,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
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여가특
별구역에서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체장ㆍ체중 등 
낚시제한기준,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및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낚시여가특별구역 조항 신
설(안 제45조의4 신설)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대
상, 지정권자, 신청 및 지정 절
차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나.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조항 신설(안 제
45조의5 신설)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근거 및 낚시여가
특별구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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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2023. 3. 16.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

번호 2120709)과 2022. 11. 16.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18268), 2022. 11. 8.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18153)

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농침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23. 5. 17. 대안을 발의

하여 2023. 5.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3. 6. 20. 공포되어 2023. 

12. 21.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 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은 일정 방법

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금지되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증가해 

어업인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 서식하는 수산자원 종류등이 

달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을 시도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일정한 방법ㆍ수량

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시ㆍ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

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ㆍ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김승수
2118527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
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
와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
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의 수생
태계, 수질,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
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
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
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
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제도
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제6조의2 실태조
사 결과를 고려하고, 지역 주
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
한 의무적 의견수렴절차를 신
설함(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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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개정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022. 11. 29.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의안번호 2118521)이 계류 중에 있다.

∙ 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

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고, 지정된 구역을 

수범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안제20

조 제2항), 그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안제20조 제3항), 

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 하천법 개정

∙ 하천법 개정(안)은 2022. 11. 29.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18531)이 계류 중에 있다.

∙ 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이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

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해당 조항은 미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지구역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는 사용하

는 낚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하며(안 제46조의2 제1항 2호), 낚시



환경생태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60

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46조의2 제2항), 위 금지구역 등의 지정, 변경, 해제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공고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6조의2 제3항).

○ 무인도서관리법 개정안

∙ 무인도서보전관리법 개정(안)은 2022. 8. 8.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의안번호  2116803)과 정부가 2022. 11. 11.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18208)

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23. 7. 26. 대안을 발의

하여 2023. 7.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3. 8. 16.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4. 2. 17.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 개정 무인도서보전관리법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무인도서 간주 요건을 완화하고(제2조 제1호),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제12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 제2항),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제12조의3 

제1항)하는 한편,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제16조 제6항),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의 취소, 중지명령, 청문, 벌칙,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제12조의4, 제20조제1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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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자원관리법 분석

○ 낚시행위 제한의 필요성

∙ 레저활동으로서 낚시인구의 성장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은 물론 

레저낚시인과 지역주민, 어업인과의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낚시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한 행정규제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인들간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낚시금지구역 설정 등의 입지제한 제도는 레저낚시인에 대한 권리침해적 성격이 

강하기에, 구역설정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레저낚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무분별한 낚시활동으로 발생되는 어류

남획과 낚시 과정에서 방치되고 버려진 어구들과 쓰레기 무단투기, 오물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및 생태계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낚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으

로 레저낚시인이 입게될 권리침해보다 수생태계 등 자연환경보호를 통해 확보하

게 될 공익적 효과가 더 월등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들과 레저낚시인들간 분쟁

의 효과적 조율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저낚시 행위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의 정당성과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 낚시행위에 대한 행위 제한의 유형

∙ 레저 낚시행위는 개별적, 간헐적이라는 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방법과 포획

시기, 포획장소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전문성 부족에 따라 보호대상 수산

자원에 대한 포획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낚시방법에 

대한 제한, 포획수량에 대한 제한, 포획가능 수산자원에 대한 제한, 낚시가능시기

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산자원은 지역 특성에 따

라 보호대상 수산자원과 보호시기가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인 행위제한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레저낚시의 특성과 어업인의 탈법적 조업행위를 방지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레저낚시의 경우에는 판매는 물론 판매를 위한 저장, 진열, 운반 

등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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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은 레저 낚시에 대한 일반적 행위제한으로서 비어업인이 일

정한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ㆍ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행위제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자치고권의 보장을 위해 시ㆍ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조례 제정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 1천만원을 규정한 것과 

달리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비어업인이 레저낚시를 넘어 사실상 

경제활동 목적의 낚시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제활동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목적으로 매수한 자도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낚시관리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무인도서보전관리법 통합 분석

○ 구역설정을 통한 낚시 제한의 필요성

∙ 행위제한을 통한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비어업인

들이 개별적･간헐적으로 행하는 레저낚시의 특성상 그 위반행위의 단속이 쉽지 

않고 행정단속을 위하여는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보호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에서 레저낚시에 따른 어류의 포획

ㆍ채취 방법이나 그 대상으로서 어종 제한, 낚시 시기의 제한 등을 설정하는 방식

이 더욱 효과적이기에, 일반적 행위제한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의 레저낚시에 대한 

제한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 등 구역제도의 설정이 필요하다. 

∙ 다만, 현행 법체계상 레저낚시에 관련된 법률이 산재해 있고, 해당 법률이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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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공익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등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등이 설정될 경우 비어업인이 일일이 낚시금지구

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첩적인 낚시금지구역 설정됨에 따라 규제의 중복에 

따른 구역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등을 설정하는 것보다 단일 법률에서 낚시

금지구역 등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에서는 이를 원용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낚시

금지구역 등을 설정시 홍보, 알림판 통한 안내 등의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첩된 구역설정으로 주무 행정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행정응원제도를 통한 단속

업무 등의 단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 구역설정을 통한 낚시행위의 규제

∙ 레저낚시행위로부터 일정한 지역의 수산자원은 물론 수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

하고, 이해관계인들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

구역의 지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법령상 포획ㆍ채취 기준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비어업인의 레저 낚시행위를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레저낚시 활성화 구역 등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다만, 레저낚시 활성화 구역의 무분별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구역을 검토하여야 하고, 행정지도감독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활성화 구역에서도 낚시에 관한 

기본적 행위제한을 통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구역설정 등과 관련된 개정안에 관한 통합분석 및 평가

∙ 낚시행위에 대한 개정(안)의 구역설정은 크게 낚시행위에 대한 금지･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과 합법적 낚시행위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구역설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 제도는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 물환경

보전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이 있고, 낚시행위를 유도하는 개정(안)은 낚시

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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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정(안)에서 제시된 구역설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내용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4(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낚시와 관련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의 면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낚시여

가특별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그 밖에 낚시여가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는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신청ㆍ지정

과 그 취소, 변경지정, 지정 해제 및 면적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여가특별구역

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낚시,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춘 낚시복합타운의 조성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설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5조의6(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

가특별구역에서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하천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낚

시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낚시여가
특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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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와 통제기

간 등 고려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에 대하여 수생태계, 수질, 수산자원, 낚시인

의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낚시통제
구역

물환경
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

한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

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하고,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

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

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현장에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낚시금지･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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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서보전관리법은 위와 같은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나, 무인도서라는 물리

적 특성에 따라 구역설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

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한 허가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낚시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어업인들의 안전이나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발생되는 폐기

물방치, 오염유발행위등의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가능무인도서

에서 원칙적 행위금지제도를 예외적 행위금지로 변경한 것은 현재의 낚시문화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행정지도 활동을 통

해 제도시행이 수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낚시관련 구역제도 중 금지･제한구역제도는 낚시통제구역, 낚시금지･제한구역이 

있으나,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구역 명칭만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들에서는 낚시금지구역 등을 설정할 때 의견청취제도와 실

태조사 등을 도입하여 구역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있

으며, 구역결정･변경･해제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공고 방법 등을 

산정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비고

하천법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을 준수한 가공미끼 또는 인조미끼

나. 지렁이나 새우 등 가공되지 아니한 미끼 중 환경부령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미끼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

등의 명칭 또는 위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금지구역등의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금지구역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금지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와 안내판의 규격, 내용, 설치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낚시금지･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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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개정안 분석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 방안

∙ 레저낚시 인구의 증가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 비어업인과 주민간 이해관계 충돌

의 문제, 무분별한 레저낚시 행위로 인한 수생태계 훼손 등 환경문제와 자원남획 

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레저낚시와 같이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레저활동으로는 등산과 사냥 

등이 있으며, 등산과 사냥의 경우에도 자연환경과 레저활동간 공존 및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로서 레저활동의 장소적 제한, 시기적 제한, 방법적 제한

들이 마련되어 왔다.

∙ 등산의 경우 시기적 제한으로 춘계와 추계 산불예방기간 동안 입산금지제도와 

장소적 제한으로는 자연휴식년제 구역 입산금지제도, 방법적 제한으로는 야간입산

금지, 등산 중 음주 및 흡연금지와 인화물질 휴대금지제도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초기 제도 도입시 등산레저인구의 반발도 있었으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등산레저인구들의 인식개선 및 레저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현재는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냥의 경우에는 이들 레저활동 중 유일하게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총기 등 위험한 무기 사용에 따른 통제 필요성 및 

무분별한 수렵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 양성화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 레저낚시의 경우 현재 낚시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장소적 제한의 도입, 낚시 방법

이나 낚시어구의 종류 등에 대한 방법적 제한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레저낚시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 등산과 같은 다른 유형의 레저활동과 비교하였을 때 레저낚시 또한 규제일변도로

는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고, 행정력

을 통한 레저낚시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에, 레저문화 수준의 향상과 교육, 캠페인 

등을 병행해 레저낚시 규제제도가 안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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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및 국제규범과 양립하는 법률개정

○ 낚시는 취미나 오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낚시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954). 하지만 물고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낚시인 중에는 판매를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 낚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뿐 아니라 

생존권(헌법 제34조)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낚시의 자유가 이렇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제한

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낚시는 등산과 같은 다른 취미나 오락과 마찬가지

로 환경보전의무 혹은 타인의 환경권(헌법 제35조)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헌법 

제35조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뿐 아니라 개인도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아가 낚시는 등산과는 달리 사냥과 같은 생물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공유재라고 할 수 있는 수산자원(헌법 제120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보존, 나아가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 낚시는 오락 또는 취미이지만 살생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부

주의하게 버려질 경우 잡고자 하는 물고기뿐 아니라 다른 어류, 나아가 조류 등 다

른 생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게다가 낚시는 상업적 어업을 하는 

사람의 생존권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낚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산자원 보호, 환경보전, 다른 사람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 낚시 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혹은 비례성의 원칙

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고,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은 적절하고, 덜 침

익적인 수단이어야 하고,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로 낚시 관리에 관한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위헌성을 면할 수 있다. 낚시 관리는 생태적, 사회심리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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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정치적인 관점 모두 고려가 되어야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낚시 

관리를 반드시 법률 등 경성규범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낚시인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하고도 그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낚시 관리를 경성규범으로 규율하는 것과 아울러 낚시인들이 참여하여 관련 당국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행동지침 등 연성규범을 제정하는 것도 전략

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성규범을 제정할 때 본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유럽 내수면 어업 자문위원회(European Inland Fisheries Advisory Commission)

의 낚시를 위한 행동규범(the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Fisheries), 

영국 National Angling Alliance의 Code of Conduct for Coarse Anglers, 호주 

National Recreational Fishing Code of Practice, 노르딕 Angler Association

이 만든 code for recreational angling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해외 법률 및 정책에서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방향

○ 해외 사례를 통해 보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이뤄지는 낚시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바탕한 제도 확립과 모니터링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민물 낚시의 경우 바다낚시에 비해 규제가 보다 촘촘하게 구성된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낚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 

및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이행 준수 체계 마련뿐 아니라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2020년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설립하고 1,700여 

명의 환경 조사관을 확보했으며, 낚시인들 중심의 낚시감시인 활동도 포함된 프랑스

의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낚시 거버넌스에서의 지역사회 참여와 낚시인들의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인식이 정책 수용성 및 이행 준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법률개정안을 

통해 낚시인들의 강력한 요구의 근본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 낚시인들의 목소

리를 듣고 협력에 바탕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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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들은 낚시인들의 참여와 협력에 바탕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낚시 거버넌스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을 

중심으로 환경생태를 염려하는 낚시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낚시 이행 준수 모니터링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법제, 

규정개선과 더불어 대중 대상의 교육, 캠페인 등 인식 향상 노력을 통해 낚시 규정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으로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적, 다측면적 노

력이 필요하다. 국내 법률개정안에 낚시인들의 참여에 기반한 책임의식을 향상시키

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의미 있다. 프랑스 사례는 지역 낚시인과의 협력을 통한 

참여 조례가 낚시인들의 규정 인식 및 준수를 향상시켰다. 호주 사례에서는 낚시 규

제 및 낚시인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취약 어종의 개체수 회복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뉴질랜드 연구에서는 낚시 제도와 규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 태도와 규

범이 개인 낚시인들의 규정 준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 민물 낚시에서는 캐치앤릴리즈 방식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보편화되었

다. 독일처럼 낚시 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제도가 교육 및 인식 개선의 역

할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낚시 정책의 이행에서는 생태계 요인과 낚시인 행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성을 결정하므로 정책 목표 및 내용 설정에서 다양한 요인들 및 이들의 상호작

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행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생태계 이익과 심리

사회적 이익의 상호보완성 속에서 구성하여 관련 규정들이 긍정적 인식 속에서 관

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낚시 정책 전반에서 낚시인과 생태계 

이익을 상충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임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낚시 

규제를 통한 어족량, 개체 크기 회복과 쾌적한 자연환경 형성은 낚시 행위의 심리적 

유익을 증진할 수 있다.

○ 미국의 낚시인 대상 규정 안내서에는 체장, 마릿수 제한 등의 규정이 궁극적으로는 

낚시인들의 어획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

시하고 있다. 프랑스 민물 낚시 사례에서는 낚시 카드 비용이 낚시 압력을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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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낚시 면허/허가제도 도

입은 적정 수준의 낚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와 심리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다. 

3. 환경과 생태를 지키면서 낚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개정 방향

○ 현행 법률과 개정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의 근본 취지 및 목적을 포괄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 즉 환경과 생태보호를 통해 전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

시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안

이 필요하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낚시행위 금지 또는 통제 구역을 지정, 변경, 해

제하는 절차적 제도를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

부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방향은 그 동안 정부가 낚시인들

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 그러한 반향으로 오

로지 낚시인들만의 요구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낚시관련 법률들이 환경생태 및 수자원을 보호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지역의 상황

에 따라 자율적으로 어촌계, 지역사회(주민), 낚시인, 지역환경단체 등의 협의를 바

탕으로 낚시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전 국민이 누리고 향유하는 공유자원인 하천과 바다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의무

가 있으며,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낚시인과 어업인들은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면서 이용해야 하는 보다 큰 책임이 있다. 낚시인들의 권리는 이러한 책임을 

바탕으로 누릴 수 있으며, 책임과 권리가 균형 있게 적용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거나 면허제

를 우선 도입하여 실시하고, 지역민 중심으로 이용되는 공공 방파제나 하천 등에서

는 자율적으로 낚시를 하되, 지방정부에서 쓰레기 수거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여 지

역사회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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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안은 그 협소한 방향을 넘어, 낚시인들과 지역사회의 협의와 참여에 기반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환경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이해 당사자 교육과 캠페인 

참여, 실질적인 지킴이(stewardship)로서의 역할 부여, 낚시인들 스스로가 자존감

과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는 법률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낚시인들의 적극 참여 하에 낚시등록제 또는 면허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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